
참여정부의 지방세제의 개혁논의와 향후과제

- 3 -

Ⅱ. 지방세 개혁 논의

1. 개혁방향

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세 개혁은 부동산 

관련 세제개혁이 가장 두드러진 성과이며, 

지방소비세 도입 등의 지방세 개혁은 아직

도 논의만 하고 있을 뿐 정책대안에 대한 

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그나마 

재산세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

등의 부동산 관련 세제도 근본목적이 지방

재정 확충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세

부담의 공평성에 있다. 결국 참여정부의 지

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혁은 거의 성

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지방세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가지 측면을 

살펴볼 필요가 있다. 첫째, 중앙재정과 지방

재정의 총량배분 측면에서 지방세를 지방재

정에 대한 추가적 재원으로 줄 것인지 아니

면 현행 배분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방세 비

중을 높여줄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. 둘째, 

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의 문제로서 

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세 등의 일반재

원을 통해 확충할 것인지 지방세를 통해 확

충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. 셋째, 국세와 

지방세의 배분체계를 재구성할 때 국세와 

지방세간 세원분리 방식에 의할 것인지 아

니면 세원공유 방식에 의할 것인지의 문제

가 있다.

첫째,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총량배분 문

제는 적정배분 비율이 얼마인가의 문제이다. 

그러나 적정배분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

대답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. 중앙재정

과 지방재정의 적정배분 비율과 관련하여 

버드(Bird)의 명제가 있다. 버드는 자주재원

조달능력을 기준으로 가장 부유한 지자체의 

수입(각종 국고보조금 포함)과 지출이 일치

할 때 회계적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

부간 수직적 균형화는 달성된 것으로 본다. 

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․경기도와 다

른 지자체 간의 수평적 불균형이 극심한 상

황에 있기 때문에 이 명제를 우리나라에 적

용하기는 곤란하다.

현재 한국의 정부간 재정관계를 살펴보면, 

중앙-지방의 총재정 사용액을 보면 교육재

정을 지방재정에 포함시키면 중앙과 지방의 

비율이 51:49이고, 교육재정을 분리하면 중

앙:지방:교육재정이 51:36:13이다. 반면 국민

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형

식적 배분은 80:20이지만 재정이전이 이루

어지면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 세원배분은 

교육자치를 포함할 경우 44:56이고 교육자

치를 분리하면 44:37:19이다. 이러한 배분상

태에 대해 대체로 중앙의 시각은 적정비율

로 보고 있고, 지방의 시각은 지방재정 비

율이 열악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.

그렇다면 지방세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

한다고 할 때 이것은 중앙과 지방의 배분비

율을 바꾸자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현

행 배분상태 하에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

것을 의미하는가? 참여정부 출범 초기 대통

령이 “지방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재원을 

주겠다”고 한 대구 발언은 전자의 의미로 

받아들여졌다. 그러나 중앙정부와 정부혁신

지방분권위원회의 시각은 더 이상의 지방재

정에 대한 추가배분은 없다는 시각이 우세

론시


